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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경 과

대전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나2552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가단3385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결       2018. 3. 13

판 결선고       2018. 3. 27

주   문

주무.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주택(별지 도면 표시 0414.72㎡ 부분,© 581.94㎡



부분, © 420,32㎡ 부분, ® 390.25㎡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9. 8. 당진시 C, D, E, F, G, G, H, I, J, K, L 등 10필지(이하 통를 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2016. 9.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테,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신축 중공사가 중단된 건물 4개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9.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재개했다.

[인정근거] 갑 제6에서 15호증의 각 기재,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변론 전체 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 7. 30. M에게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 4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수급해,2013.

12. 9.경에는 빌라 4개동 중 3개동은 3층까지, 나머지 1개동은 2층까지공사를 진행했다.

M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점유를침탈했다.

피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및 결론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침탈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것을 말하고,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판결, 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에서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이 사건 건물 앞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정왕현

별지


